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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국가경제의 외부환경은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복지

체계 및 복지정책 방향은 과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복지 및 경제사회

관련 쟁점들은 정책의 목표를 둘러싼 이념적 충돌로 그치거나, 정합성이 결여되거나, 이해집단의 

개입과 갈등이 지속되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복지는 성장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수준이었다. 높은 성장

률로 고용창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낮은 노령화 수준과 젊은 인구구조, 높은 출산율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현재의 새로운 국내외 경제사회ᆞ복지환경은 새로운 복지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사회정책 목표는 안정적 경제사회시스템 구축과 복지확산형ᆞ사회투자형 복지국가를 지향하

는 경제사회정책의 구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향후 한국 복지제도 강화의 방향은 보장성(protection) 강화와 역동성(activation) 강화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적 복지에서 예방적 복지로 전환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

다. 또한, 공공부문ᆞ민간시장ᆞ개인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잔여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

지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복지제도의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핵심주제어: 사회복지, 복지정책, 복지체계, 사회안전망

I. 서 론

1960년대 말까지 황금기를 구가하던 복지국가들은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였다. 이 도전은 경제적․사회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전방위적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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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면, 고도성장이 끝나고 장기불황이 시작되면서 비대해진 

사회지출은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국가재정의 붕괴라는 예언이 떠도

는 가운데 복지와 성장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다는 그간의 대중적 믿음은 부정되었

다(OECD, 1995). 복지국가의 위기와 축소 재편의 불가피성론이 다시 한 번 떠들썩하

게 등장했던 것은 1990년대 초 세계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부터였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인구와 가족, 사회구조변화 속에서 복지수요가 크게 증대하기 

시작했다. 복지수요의 증대는 노령, 실업, 질병,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의 위험이라는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old social risks)의 심화에서도 비롯되었지만 탈산업사회로의 이

행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의 출현에도 기인했다. 탈산업사회로

의 이행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의 결과로 사람들이 생애경로에서 새롭게 맞닥뜨리게 

된 사회적 위험은 대표적으로 인구 및 가족구조, 사회안전망의 문제 등이다.
이와 같이 국가경제의 경제사회적 외부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한국의 복

지체계 및 정책의 방향은 과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복지 

및 경제사회관련 쟁점들은 정책의 목표를 둘러싼 이념적 충돌로 그치고 정책간의 정

합성이 결여되거나, 정책을 둘러싼 이해집단의 개입과 갈등이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

하고 있다. 즉, 과거 한국의 사회정책은 높은 성장률로 고용창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고 낮은 노령화 수준과 젊은 인구구조, 높은 출산율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였

으나 신자유주의가 팽창하는 현재의 경제사회 여건에서는 새로운 미래형 복지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대비해야 하는 미래 복지 및 사회정책

은 경제의 개방화와 기술변화 등으로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경제적 변동성과 노령화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유연하고 안전하게 대응하는 경제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미래 한국 사회에 적합한 복지체계 방향성을 

정립할 필요성이 절실하며, 국민적 합의 도출이 시급하다 하겠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급변하는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의 미래 복지체계

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 사회복지 발전

과정상의 주요 특징과 수준 및 제2차 석유파동 이후 전 세계적인 경제적 불황에 기인

하는 주요 복지국가의 복지체계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신자유주의 등장으로 

표면화된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점들로 인해 경제사회 및 복지 분야에서 어려움에 

처한 한국의 현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써의 정부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

며, 최종적으로는 향후 한국의 복지가 지행해야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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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 사회복지의 발달 특징

2.1 한국 사회복지의 발달과정

한국 사회복지는 1987년 전후 1차 도약기와 1997년 이후 2차 도약기를 거쳐 오늘날

에 이르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시대 흐름에 따라 사회복지의 1차 도약기와 2차 도

약기의 시대상황 및 주요 시점에서의 사회복지관련 정책의 특징을 살펴본다.
첫째, 1987년 이전의 사회복지는 경제개발 과정에서의 필요와 국가의 정당성 확보

의 도구로써 이용되어 왔다. 즉, 이승만 정부 하에서는 주로 전쟁고아, 미망인 중심의 

공적 복지가 시행되었으며, 외국원조단체의 시설보호와 물자구호가 중심이었다. 또한, 
박정희 정권 하에서는 경제성장 제일주의 정책 추진에 의해 사회복지가 저발전 수준

에 머무르는 시기로써 생활보호(1961년), 산재보험(1963년) 등 최소한의 빈곤 대응과 

경제성장을 위한 필요에 의한 제도가 도입되었고, 사립학교교원연금제도(1973년), 500
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의료보험제도(1977년) 등 특수 계층 중심의 사회복지가 제도화

되었다. 전두환 정권 하에서는 복지사회의 구현을 국정 목표로 설정하였지만 실제로 

시행된 제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1987년 민주화 운동,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 개최, 경제의 성숙 등 대내

외적인 영향에 의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즉, 노태우 정권 

하에서 1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국민연금제도(1988년), 최저임금제(1988년), 산재보험 

적용 확대(5인 이상 사업체), 전국민 의료보험제도(1989년), 영구임대주택 건설 등 사

회복지의 실질적 확대가 이루어지는 시기였으며,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하에서는 

1995년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대통령의 복지구상’이 발표되고 ‘국민복지기획단’이 

구성되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크지 않은 가운데, 1995년 고용보험제도 시행, 1995년 

농어촌 연금 시행 등이 사회복지 관련해서 주요하게 도입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셋째, 1997년 외환위기와 진보적 성향의 정당 집권으로 2차적인 복지제도의 도입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맞는다. 즉, 외환위기를 계기로 김대중 정부에서는 ‘생산적 

복지’ 개념을 제창함으로써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는 국민기

초생활보장제도(2000년) 도입, 건강보험의 통합일원화(1999년), 국민연금의 전국민 확

대(1999년), 고용보험 확대(10인 이상 전근로자) 등 사회복지의 실질적인 내실화를 추

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복지 확대는 참여정부가 들어서며 사회복지의 양적‧질적 

확대를 도모하면서 동반성장 전략(사회투자국가)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근로장려세제

(EITC) 도입, 기초노령연금 제도 도입,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사회서비스(바우처) 확

대 등이 이루어졌고, 복지재정의 지방이양이 확대되는 시기였으며, 정부지출 대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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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지출 비중에서 처음으로 경제지출을 크게 앞지르는 시기이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0).

넷째, 이러한 시대 흐름 및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 확대가 이루어졌으

며, 그 결과 1995년 3.6%에 불과하였던 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은 2005년에는 8.6%
로 상승하게 되었으며, 2030년에는 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이 20.6%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7).

2.2 한국 사회복지의 수준 및 특징

한국의 사회복지는 해방 이후 수십 년 동안의 발전 과정에서 사회복지 제도의 외양

적 형태는 갖추었으나, 한국 사회복지의 양적 수준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즉, 공적 사회지출은 2005년 기준으로 GDP 대비 6.9%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총 사회지출 기준으로는 9.3%로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상태로써 이는 한국 

다음으로 낮은 국가인 슬로바키아의 공적 사회지출이 16.7%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

면 한국의 사회지출 수준은 유사한 경제력을 가진 국가에 비해서도 크게 뒤지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사회복지의 양적 저발달은 <표 1>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즉, 1인당 

GDP가 15,000달러 수준일 때의 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을 비교해 볼 때도, 한국은 

OECD 국가 중 지출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은 당시에도 GDP 대비 30%를 복지지출에 투입하고 있었으며, 다른 나라들은 

이보다는 낮지만 10∼20%대의 공적 사회지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 수준이 유럽 복지국가는 물론이고 미국, 일본, 호주와 같은 자

본주의 국가들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것은 한국의 사회‧경제적 발전 경로에서 상당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적립방식의 연금제도 미성숙, 높은 자영자 비중과 

비정규직 비율로 인한 사회보험의 광범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사적 이전에의 높은 

의존율 등에서도 그 직접적인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개과정 및 수준을 통해 살펴 본 한국 사회복지의 특징은 절대적 측면

에서 사회지출 수준이 매우 낮으며, 상대적으로 사적 사회지출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급여의 보편성이 결여(선별주의적 접근)되었으며, 상대적으로 공공부조에의 의존성이 

높아지는 추세(공공부조의 과부하)에 있다. 또한, 사회복지 제도 간 연계성 결여(백화

점식 제도 도입), 근로빈곤층 및 노인층에 대한 적극적 근로정책 미비, 사회복지 관련 

인적ᆞ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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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인당 GDP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호주 11.3('80) 13.2(‘87) 16.2(‘94) 17.8(98) -

오스트리아 22.5('80) - 24.4(‘91) 26.0('97) 26.8('00)

벨기에 24.1('80) 26.4(‘87) 28.4('92) 27.2('99) -

캐나다 14.3('80) 17.4(‘85) 21.6(‘93) 18.4('98) -

덴마크 29.1('80) 27.9(‘85) 32.3(‘93) 30.7('97) 29.2('01)

핀란드 18.9(‘81) 24.1(‘87) 30.9(‘96) 24.5('00) -

프랑스 22.2(‘81) 26.2(‘87) 29.3(‘94) 28.9('99) -

독일 23.7(‘81) 23.9(‘88) 26.4(‘92) 28.5('00) -

아일랜드 20.0(‘88) 20.3(‘93) 18.2(‘96) 15.5('98) 13.8('01)

이태리 19.8('81) 21.6(‘88) 24.4(‘94) 24.1('00) -

일본 10.6('81) 11.1(‘88) 11.3(‘91) 15.1('99) -

한국 3.3('93) 6.9(‘99)

룩셈부르크 23.5('80) 23.1(‘84) 22.4(‘88) 21.9('90) 23.1('93)

네덜란드 26.9('80) 27.0(‘87) 28.3(‘92) 24.0('97) 21.8('01)

뉴질랜드 18.3('82) 20.4(‘93) 19.5(‘99) - -

노르웨이 - - 26.8(‘92) 24.9('96) 25.8('99)

포르투갈 13.9('90) 29.2(‘98) - - -

스페인 17.8('87) 22.0(‘94) 19.9(‘00) - -

스웨덴 28.8('80) 30.0(‘86) 35.4(‘94) 29.9('99) -

스위스 14.2('80) 13.9(‘81) 15.5(‘87) 23.0('93) 25.4('00)

영국 20.9('83) 18.6(‘89) 23.0('95) 21.7('00) -

미국 13.3('80) 14.1(‘83) 13.0(‘88) 15.4('93) 14.9('97)

OECD 평균 18.84 20.95 23 22.9 22.3

<표 1> 경제수준 단계별 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

자료: 김미곤·여유진·신윤정·염지혜(2010)

Ⅲ. 복지국가체계의 위기와 재편 흐름

3.1 서구 복지체계 변화과정

3.1.1 복지체계 변화 요인

19세기 말에 절정에 이른 서구의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번영은 20세기를 넘어오면

서 2차례의 공황과 1ᆞ2차 세계대전으로 커다란 시련을 겪었다. 특히 1930년대의 대

공황과 이어서 발발한 2차 세계대전은 서구 자본주의의 기반이었던 ‘보이지 않는 

손’1)에 의해 움직인다는 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선

진 국가들은 케인즈2)주의적 국가개입을 통해 자본주의의 본질적 문제인 공황과 경기

1) 영국 고전파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그의 저서 도덕감정론(1759)과 국부론(1776)에서 표현
한 용어. 시민사회에서 개인의 이기심에 입각한 경제적 행위가 결과적으로 사회적 생산력의 발
전에 이바지하며, 이러한 사적 이기심과 사회적 번영을 매개하는 것은「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라고 생각하였음.
2) 영국의 경제학자,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1936)에서 완전고용을 실현·유지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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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 1960년-1973년 1973년-1981년

실업률 3.2 5.5

인플레이션 3.9 10.4

GNP 성장률 4.9 2.4

생산성 성장률 3.9 1.4

<표 2> 시대별 OECD국가들의 거시경제지표

변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정치적 안정과 완전고용을 달성하면서 복

지국가로의 발전을 지향해왔다(정무권, 2002). 즉, 복지국가는 19세기 말 또는 20세기 

초에 시작해서 2차 세계대전까지 서서히 강화되었고 전후에는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커다란 확대는 197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다가 석유파동이후 경제침체

가 현실화된 시기부터는 확대의 폭이 줄어드는 양상을 맞게 되었다(이화천, 2007).
전후 30여 년 동안 복지국가의 성장과 발전은 대중소비를 가능케 함으로써 소비의 

사회화라는 20세기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었고, 경제적 효율성과 평등, 연대의 역동성

을 결합시키면서 복지국가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경제적 합리성을 사회적 합

리성과 연계시키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까지 언급

되었고, 빈곤의 철폐와 불평등의 완화 같은 거대 목표를 추구하는데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류진석, 2003).
그러나 경제성장의 둔화와 세계화의 가속이 진행됨에 따라 복지국가와 밀접한 조응

관계를 보였던 포디즘적 축적체제의 위기는 성장의 동력으로까지 간주되던 케인즈주

의 폐기를 요구하였다. 이에 편승한 신자유주의 세력은 계급타협체제의 근간을 부정

하면서 탈규제(deregulation), 유연성(flexibility)이라는 시장주의의 부활을 통해 국가개입

을 축소하기 시작하였고, 축적체제는 포드주의(Fordism)에서 포스트 포드주의

(Post-Fordism) 체제로 이전되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노령인구의 급증, 가족체계의 변

화, 고실업을 특징으로 하는 서구 복지국가의 모습은 전후 30년 동안 지속되어 온 복

지국가의 황금기와 질적으로 대비되면서 복지국가의 토대가 흔들리는 재편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정무권, 2002). <표 2>에서 당시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살펴보면, 1972
년과 1978년의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5.5%의 고실업률과 10.4%의 인플레이션, 2%대로

의 GNP 성장률, 1.4%로 하락한 생산성 성장률 등은 복지국가의 변화를 촉진하는 주

요 요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 김영순(1996).

복지국가 위기의 또 다른 요인은 복지국가 성숙 그 자체에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닌 소비와 투자, 즉 유효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보완책(공공지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케인즈 경제학의 이론을 창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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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복지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실질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사회복지지출을 확대하였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가운데 특히 공적 연금과 건강서비스 확대는 대부분의 국가들에

게 재정적 압박을 크게 준다. 이 두 가지가 전체 사회복지지출의 약 60∼65%를 차지

한다. 고령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적 연금의 확장이 성숙되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평균적인 연금 급여액이 1950년 남성 평균임금액의 33%였던 

것이 1980년에는 55%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같은 기간 연금수급자의 숫자가 노인들 

가운데 16%에서 90%로 크게 늘어났다. 건강서비스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임금에서 차지하는 사회보장세의 비율도 그만큼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

동비용이 그만큼 높아져 고용확대가 어렵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가처분소득이 줄어 

소비가 줄고 생활수준이 낮아졌다는 축소생산 단계에 접어듬을 의미한다(김영순, 
1996).

3.1.2 복지체계 변화 요인

복지국가가 커다란 위기를 맞이함에 따라 재편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지만 재편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가는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

타났으며, 본 절에서는 고전적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주요 복지정책 주장을 

살펴본다.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구좌파)

신자유주의

(신우파)

◦사회적 경제적 생활에서 평범한 국가 개입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지배

◦집산주의(collection)

◦케인즈적 수요 관리와 코포라티즘

◦시장의 제한적 열할 : 혼합적 또는 사회적 경제

◦완전 고용

◦강한 평등주의

◦시민을 '요람에서 무덤까지'보호하는 포괄적 

복지국가

◦단선적 근대화

◦생태계에 대한 낮은 수준의 의식

◦국제주의

◦양극적 세계에 귀속

◦최소한의 정부

◦자율적 시민사회

◦시장 근본주의

◦도덕적 권위주의와 강한 정치적 개인주의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개방

◦전통적 민족주의

◦불평등의 수용

◦안전망으로서의 복지국가

◦단선적 근대화

◦생태계에 대한 낮은 수준의 의식

◦국제질서에 대한 현실주의 이론

◦양극적 세계에 귀속

<표 3> 신자유주의 복지정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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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또는 시장근본주의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케인즈 경제이론에 토대

를 둔 복지국가 이념에 대한 우파적 대안으로 등장했으며 시장이 항상 정부보다 현명

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가의 영역은 최소한으로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정치적으로 계급정치의 형태에 덜 개방적이긴 하지만 스

스로를 정치적 우파에 위치시키는 보수주의적 철학이다. 
둘째, 경제의 차원에서 신자유주의는 시장 근본주의를 추구하여 탈규제와 자유를 

동일시한다. 공급측면의 경제학을 경제 전략으로 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생산요

소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력의 재훈련과 교육, 투

자와 기술혁신을 촉진할 충분한 유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정부는 투자의

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업과 부에 대한 조세인하 정책을 추진한다. 
셋째, 국가와 정부의 영역을 축소하는데 열중한다. 작은 정부는 국가의 지나친 개입

에 따른 시장원리의 훼손에 대한 처방이었다. 또한 기존 사회보장지출 및 케인즈주의

적 복지국가의 관성적 경향을 해체하여 복지국가를 재구조화하여야하기 때문에 강한 

정부를 추구하였다. 신자유주의는 기존 복지국가들의 복지 관료주의와 경직성 등을 

비판하며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넷째, 독단적이고 고립주의적인 민족주의와 자유시장에 대한 그들의 옹호를 혼합하

는 경향이 있다. 또한, 복지국가와 관련하여 신자유주의에서는 충분히 발달된 복지체

제는 기업의 적이며 민간질서 쇠퇴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복지

체제를 안전망의 수준으로 축소하기를 원한다(이영미, 2000).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대응으로써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미국의 레이거노

믹스와 영국의 대처리즘이다. 이 두 정책기조는 시장의 회복과 경기부양을 강조하지

만 정책수단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대처리즘(Thatcherism)은 영국이 전후 사회적으로 합의하였던 케인즈주의(Keynesian)

를 포기하고 전통적인 통화주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는 통화의 수요와 공급은 기본

적으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고 인위적인 적자재정을 통한 화폐공급의 남발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때문에 엄격한 통화관리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

이다. 따라서 균형예산을 위해서는 국가관리 하에 있었던 공기업과 복지서비스(특히 

보건의료, 교육)를 민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레이건 행정부는 공급측면의 경제를 강조한다. 이 시각도 과도한 세금이 개

인의 투자 위촉을 가져오고 경기침체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세금을 감

소시키고 중앙정부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케인즈 이론이 정부지출을 통해 

유효수요를 유발하여 경제를 활성화시켰다면 공급 측면의 경제는 공급증가를 통해 경

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임채원, 2007).
이후, 신자유주의의 근본적 문제점에 더해 세계화의 영향, 산업구조의 변화, 가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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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변화, 고령화 사회의 충격이 가해진다. 이른바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핵가족체제는 무너지고 무자녀 가족, 동

거가정, 한 부모 가족, 혼전 혼외 출산 등이 급격히 확산되었다. 다양한 결혼양식과 

출산양식 하에 태어난 아동의 양육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했다. 한편 여성의 사

회참여로 인해 생기는 저출산과 양육문제, 노인의 증가로 인해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과제 등이 새롭게 제기되었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개혁으로 양산된 비정규직 

노동의 근로빈곤 문제, 축소지향의 복지개혁으로 인해 확대된 구 사회적 위험의 증가

까지 더해지게 되었다(Taylor-Gooby, 2006).

3.2 한국 정부에서의 복지체계 변화

3.2.1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

신자유주의 진전에 따라 경제사회문제로 나타나는 격차 문제에 대응하는 전통적 수

단은 정부의 개입이며, 선진국의 경우 소득재분배 이전의 불평등도에 비해 소득재분

배 이후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재분배 이후의 소득불평등도가 크게 완화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의 경우 소득불평등도 완화율이 2000년 5.7%, 2004년 

6.4%, 2007년 8.8%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 소득재분배정책에 힘입어 소득 불평

등도를 완화하는 정부 역할이 조금씩 커지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유경준, 2008).
한국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집권 시기 동안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복지예산은 2002년 22.6%에서 2007년 27%로 상승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사회서비스, 보육관련 예산도 크게 증가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과 자산평가 기준 완화 등으로 제도의 사각지대(dead zone)를 줄이려고 노력했으

며, 근로장려세제 및 기초연금제도의 도입과 같이 사회적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 많은 예산을 확대하였다. 아동보육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를 도입하는 등 사회서비스 측면에서의 투자도 시작하였다. 이러한 복지확장 정책

은 격차 확대를 줄이려는 전통적인 복지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격차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해결책이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복지예산이 확대되고 복지지출의 빈곤감소 효과가 증대하였음에도 빈곤과 불

평등은 확대되었다. 한국은 낮은 고용율과  높은 자영업 비율, 높은 비정규직 비율 등

의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예산 확대로 평등화의 방향으로 추세를 바꾸기는 

어렵다. 따라서 서민층에 대해서는 비정규직과 자영업 문제가 중요하고, 중산층의 경

우 교육과 주거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이병희 외 6인, 2009).



김윤재·금기윤

162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6 No.4

3.2.2 정부 역할의 한계

신자유주의 팽창에 따른 격차 확대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국가별 초점은 조금씩 다른데, 소득불평등과 빈곤의 문제는 미국에서, 
임금격차는 영국에서, 산업간 양극화는 독일에서, 지역 간 양극화는 이탈리아에서, 기

업규모별 양극화는 스웨덴과 아일랜드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이 모든 

양상이 함께 진행되고 있고, 분단국가로서의 격차 문제도 안고 있어 문제를 더욱 복

잡하고 만들고 있다.
한국에서는 성장산업과 사양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

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 이는 정부가 복지나 재정지출을 확대한다고 해

서 바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격차 축소는 정부의 재분배정책에 의해서만 달

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영업, 전통산업, 중소기업 등이 새로운 경제적 역할을 수

행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과제인 것이다.
최근 30여 년간 세계적인 추세는 국가가 행하던 격차에 대응하는 역할은 축소된 반

면, 시장이나 기업 등 경제조직의 활동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시장이나 기업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또 요소 사용을 위해서는 그 소유자와 협약을 맺어야 하지만, 정부

는 격차 축소를 목표로 설정할 수 있고 또 그를 위해 재산을 징발하거나 장악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정부의 경우 감독의 전문성과 인센티브 문제 때문에 격차 

축소를 목표로 삼더라도 그 성과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적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정

부가 격차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해서 격차 확대를 저지할 수 있다는 보장은 매우 낮

은 것이 현실이며, 정부개입의 한계이다(김형기, 2008).

Ⅳ. 미래 복지체계의 방향

4.1 복지체계 전환의 필요성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국가경제가 직면한 외부환경은 급속도로 빠르게 변

화하고 있음에도 복지체계 및 방향은 과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복지 및 경제사회관련 쟁점들은 이념적 충돌로 그치거나, 정합성이 결여되거나, 
이해집단의 개입과 갈등이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복지체계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방향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즉,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한국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집권 시기 동안 격차 해소

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었으며, 이 시기의 복지확장정책은 격차 확대를 줄이려

는 전통적인 복지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복지예산이 확대되고 복지지출의 빈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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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효과가 증대하였음에도 빈곤과 불평등은 확대되었다. 한국은 낮은 고용율과 높은 

자영업 비율, 높은 비정규직 비율 등의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예산 확대로 

평등화의 방향으로 추세를 바꾸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 또한 최근 30여 년간 세계

적인 추세는 국가가 행하던 격차에 대응하는 역할은 축소된 반면, 시장이나 기업 등 

경제조직의 활동이 확대되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급변하는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의 미래 복지체계

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사회복지 발

전과정상의 주요 특징과 수준 및 제2차 석유파동 이후 전세계적인 경제적 불황에 기

인하는 주요 복지국가의 복지체계 흐름을 살펴보았고, 신자유주의 등장으로 표면화된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점들로 인해 경제사회 및 복지분야에서 어려움에 처한 한국의 

현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써의 정부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 사회는 기본적인 복지국가 기능을 확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경제사

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투자도 증대되어 복지국가 기능도 확대해야 하는 이

중적 어려움에 처한 상태로써 미래를 대비하는 복지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는 복지패러다임의 전환은 국민들에게 익숙하고 당연하다

고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가 현재 복지국가가 직면한 현실과는 매우 상이

한 사회경제적 조건과 전제하에서 제도화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전후 산업화된 서구 복지국가의 높은 고용율과 경제성장은 복지확대를 위한 세입의 

증가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정치가들에게 복지확대는 지지층을 확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정책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복지국가 

확대발전의 객관적 조건들은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상이한 모습으

로 변화해 갔다. 자본의 세계화, 점증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수반된 남성 1인 

생계 부양자가구의 약화, 이혼율과 동거의 증가, 저출산과 고령화, 실업과 비정규직 

증가 등은 전후 복지국가의 기본 전제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현상

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산업화된 복지국가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

입 증대를 통해 복지확대를 가능하게 했던 물적 토대인 경제성장과 취업률의 정체 또

는 감소를 경험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세계화와 유럽연합의 출현은 재정정책과 같은 개별 국가의 선택을 제한

하게 되었다. 이제 재정적자를 통한 복지확대와 유지는 더 이상 선택 가능한 대안될 

수 없었다. 이러한 객관적 상황의 변화는 결국 전후 복지확대를 가능하게 했던 기본

적 전제들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물론 복지국가가 특정한 

모습으로 고정된 사물이 아닌 변화하는 사회경제와 끊임없이 작용과 반작용을 거듭하

는 살아 있는 유기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변화를 복지국가 해체로 연결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이장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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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복지국가를 가능하게 하였던 전제가 변화하는 현실은 단순히 인구사회학적 

변화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고,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산업화된 복지국가의 과제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조응하는 

복지국가의 역할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조건

에 의해 야기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산업화된 서구사회에서 복지국가 재편 과제는 소득분배라는 전통적 복지

국가의 역할에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을 위해 복지자원을 이전하는 과제

와 관련된 것이다(Taylor-Gooby, 2004). 반면, 한국사회는 복지국가의 전통적 역할인 소

득분배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을 동시에 제도화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결국 산업화된 서구 복지국가의 과제가 복지자원의 재배치라면 한국

사회의 과제는 복지자원의 확대를 통해 한국사회가 직면한 이중적 과제에 대해 적절

한 사회적 대응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4.2 복지체계 전환 방향

4.2.1 안정적 경제사회시스템 구축

미래 한국의 경제사회정책은 안정적인 경제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

다. 안정성은 불확실성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적인 물적자본, 
인적자본, 사회적자본에 대한 장기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안정적 경제사회시스템은 유연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상호보완적이어

야 한다. 최근 우리 경제시스템이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높여왔는지에 대해서는 회의

적이다. 한국경제는 성장률 정체와 경제사회적 양극화라는 커다란 문제에 직면해 있

다. 이는 투자 위축과 저출산ᆞ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의 둔화, 거시경제 관리능력

의 약화, 성장과 분배 간의 고리 단절, 경제산업구조의 양극화, 고용없는 성장, 분배의 

악화 등으로 이어지는 경제사회시스템의 변화에 기인한다.
향후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려면 우선적으로 적정수준의 안전성 확보 없이는 유

연성을 발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튼튼한 사회

안전망 확보나 효과적인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들이 고

용조정을 서두를 경우 종사자들은 이에 필사적으로 저항하게 되고 기업들은 이 문제

를 우회하기 위해 인력조달의 아웃소싱이나 비정규직 고용 증대로 대응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유연하고 안전한 안정적 경제사회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상

호보완적으로 결합되어 좋은 성과를 내려면, 경제정책은 ‘복지확산형 혁신국가’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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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사회정책에 가하는 부담을 줄여야 하며, 사회정책은 ‘사회투

자형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안상훈, 2006).

4.2.2 사회투자형 복지국가기능 확대정책

한국 사회는 기본적인 복지국가 기능을 확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경제사

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투자형 복지국가 기능도 확대해야 하는 이중적 어려

움에 처한 상태이며, 이 과정에서 사회투자형 복지국가 기능이 기본적 복지국가 기능

과 보완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기본적 복지국가 기능이 확충

되면서 사회투자형 복지국가의 여러 정책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복지국가

의 기본적 정책들도 정책의 정교화를 통해 사회투자적 성격을 강화시키게 된다.
복지국가 기능의 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지출의 증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는 조세수입의 증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증세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

시키게 되며, 계층간ᆞ세대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이해를 통해 사회적 통합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충분한 복지 

혜택이 공정하게 배분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사회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는 사회정책의 정비와 

확충을 위한 호기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정책 확충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더 적극적

으로 홍보하고 사회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비하여 사회정책의 긍정적 효과

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향후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한국의 경우 고전적 복지국가의 기능 자체가 미흡한 상태인데다 세계화․금융화 등의 

흐름이 복지수요를 증대시키는 측면도 크기 때문에 고전적 복지국가의 기능 확충에 

주력하면서 새로운 과제들도 흡수할 수 있도록 사회정책의 틀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투자형 복지국가의 개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우 사회정책의 발달 단계가 이미 고전적 복지국가를 경험한 나라와 너무

나 큰 차이점을 보인다는 점에서 사회투자전략을 사회정책의 핵심으로 삼기에는 고려

해 보아야 할 점이 많다(김형기, 2008). 
고전적 복지국가의 기능을 확충해 가는 동시에 새로운 도전들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으려면 사회정책의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향후 사회정책의 확충을 통해 

한국사회가 형성해 갈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는 ‘능력증진형 복지국가(empowering 
welfare state)’3)의 성격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3) 사회정책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지식과 기술,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 시민으로서의 공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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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은 경쟁 규칙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다양한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고 모

든 사회구성원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구성원간 관계구조를 보다 협력적

인 방향으로 형성해 갈 수 있다. 개인이나 집단의 태도와 행위는 대개 제3자에게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성’을 갖게 마련인데 사회정책은 사회구성

원 간의 협력과 신뢰수준을 높여줌으로써 ‘긍정적 외부성’ 또는 ‘외부경제’를 촉진할 

수 있다.

4.2.3 복지제도 방향의 기준

한국의 경제사회 및 복지분야에는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하며, 적절한 조화와 균형

을 필요로 한다. 조화와 균형에 초점을 맞춘 미래 복지제도의 전개 방향에 대한 기준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장성(protection)과 역동성(activation)의 강화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한국 복지체제는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사회지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며, 보장

성 강화는 경제활동참가라는 역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

장성만을 지나치게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층간ᆞ세대간의 대립을 유발시키게 

되며, 노후보장 및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해서도 역동성 강화방안 도입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사후적 복지에서 예방적 복지로 전환되어야 한다. 예방적 복지는 전 생애에 

걸쳐 개인이 겪게 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개인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조기 투

자, 사전적 투자를 의미한다. 현재 사회보장제도는 사후적 처방에 치중함으로써 빈곤

과 소외 문제 해결에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예방적 투자를 통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사후적 보장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

을 줄여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방적 복지구현은 보편적 복지의 모양으로 나타나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겠지만 사회적 비용측면에서는 사후적 복지보다는 저렴할 것

으로 사료되며, 향후 사전ᆞ후 복지투자 부담비용에 대한 비교검토 연구결과가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부문․시장ᆞ제3섹터ᆞ개인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보장제도의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가 가장 손쉬운 방법일 것이지만 현재와 같은 

불안정적 경제시스템에서는 지속가능성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국가에 의해 국민들

의 기본적 생활이 보호되는 공공부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

는 사회보험제도의 근간을 유지시키는 범위 내에서 소득계층별로 개인의 선택적 준비

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이장원, 2008).

등을 배양해 주는 복지국가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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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잔여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이유는 고령화나 정규ᆞ비정규직 노동시장, 
세계화 등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위협을 받는 계층의 범위가 더욱 확

대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보편적 서비스는 복지체계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범위

를 확장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최근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정책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서울시 

무상급식 교육정책도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구체적 정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향후 이러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정책들은 사회경제정책의 근간으로 발전하

게 될 것이다.

Ⅴ. 결  론

새로운 전 세계적인 국내외의 경제사회ᆞ복지환경은 새로운 복지체계로의 변화를 

요구한다. 환경이 변하면 추구하는 목표와 수단 및 효과도 변하기 때문이다.
금융세계화와 자본자유화에 따른 금융시스템 및 기업지배구조의 변화는 경제의 불

확실성과 변동성을 크게 높였음에도 국가의 정책 자율성은 오히려 위축되고 경제사회

적 안정화 기능은 약화되었다. 성장의 분배개선 효과가 크게 축소되어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국민경제의 안전성과 통합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고용불

안이라는 전통적인 위험에 저출산․고령화와 사회적 신뢰의 위기가 겹쳐서 나타나고 있

다.
이와 같이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국가경제가 직면한 외부환경은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복지체계 및 방향은 과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복지 및 경제사회관련 쟁점들은 이념적 충돌로 그치거나, 정합성이 결

여되거나, 이해집단의 개입과 갈등이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복지체계에 대

한 국민적 합의와 방향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급변하는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의 미래 복지체계

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사회복지 발

전과정상의 주요 특징과 수준 및 제2차 석유파동 이후 전세계적인 경제적 불황에 기

인하는 주요 복지국가의 복지체계 흐름을 살펴보았고, 신자유주의 등장으로 표면화된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점들로 인해 경제사회 및 복지분야에서 어려움에 처한 한국의 

현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써의 정부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 사회는 기본적인 복지국가 기능을 확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경제사

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투자도 증대되어 복지국가 기능도 확대해야 하는 이

중적 어려움에 처한 상태로써 미래를 대비하는 복지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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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국내외 경제사회ᆞ복지여건의 변화는 국가복지정책의 개입 필요성 및 복

지체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적 불안전성과 사회적 위험이 서로 상호작용하

면서 확대되는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경제사회정책의 경우에도 경제정책과 사회정

책의 보완적 성격을 강화하는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새로운 경제사회ᆞ복지체계의 목표는 안정적인 경제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으

며 복지확산형ᆞ사회투자형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경제사회정책의 구성이 요구된다.
또한 향후 한국 복지제도 강화의 방향은 보장성(protection) 강화와 역동성(activation) 

강화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적 복지에서 예방적 복지로 전환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공부문ᆞ민간시장ᆞ개인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잔여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체계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복지체계의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제사회 및 복지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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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elfare system and the direction of the welfare policy have been unable to escape 
greatly from the frame of the past against the facts that the external environments of the 
national economy of the world including Korea have been changing in quick and rapid 
speed. Such results have caused the issues related with the welfare, economy and society 
ended in the ideological collision in connection with the goals of the policy, the right 
agreement between the policies lacked, and the intervention and conflict between the 
interest group concerning the policy continued. 

Social policy of Korea in the past had the level of complementing the parts which 
could not be solved through the growth. Employment creation had been achieved 
continuously backed up by the high rate of growth. And the low aging level, the young 
population structure, and the high rate of childbirth had been the structures that made such 
achievement possible. 

New economic, social and welfare environment at home and abroad has been requesting 
new change in welfare policy. Goal of the economic and social policy is to construct the 
safe economic and social system. And what has been requested has been the formation of 
the economic and social policy orienting the welfare nation in form of social investment 
and welfare expansion. 

Also the direction in strengthening the welfare system of Korea shall have the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and activation strength with the necessity of converting to the 
prevention welfare from the post welfare. Also the public part, market, the 3rd secto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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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hare of the role of an individual shall be achieved. And what is needed is the 
achievement of the transfer from the paradigm of residual welfare to the universal welfare. 
And such improvements of the welfare system will be able to elevate the possible 
continuity of the system in long term basi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welfare 
system. 

Keywords: Social welfare, welfare policy, welfare system, and employment safety net


